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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, 수은 적정관리대책 “뒷북”
유해화학물질법의 유독물에서 취급제한물질로 … 실태조사도 실시

정부는 10월까지 국내 수은 사용 및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은의 분야별 적정관리

방안을 빠르면 2005년 마련키로 했다.

환경부는 6월2일 국내 수은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유해화학물질법 상 유독물로 지정돼 있는 

수은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수은 관리계획을 발표했다.

환경부는 수은 함유제품의 유해성 관리를 비롯해 주요 하천 및 연안의 어패류를 대상으로 수은 축적 실태조

사를 거쳐 임산부와 어린이 등의 1일 권고 섭취량을 제시하고 생물경보체계를 개발키로 했다.

또 대기 중 수은 농도를 측정하는 등 실태조사 후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

수은 농도와 배출량을 측정한 뒤 발전소의 수은 배출허용 기준(5㎎/㎥)을 강화하고 인근주민의 건강을 지속적

으로 관찰할 방침이다.

환경부는 수은 함유제품의 수거체계도 개선해 폐형광등 재활용 의무량을 2007년까지 4000만개(27%)로 늘리

고 가로등과 특수램프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적용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.

이밖에 수은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, 일본, 캐나다 등 태평양 OECD(경

제협력개발기구) 회원국들과 협력해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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